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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을 위한 지역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

기 위해서는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 특성과 감축 여건을 고려한 차별화된 전략과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광역지자체의 탈동조화 현상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경제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온실가스 배출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나타내는 탈

동조화(decoupling)는 기후변화 논의에서 중요한 주제이다. 이를 위해 2001~2018년 동안 연도

별 단기 탈동조화 지수를 산정하여 추세를 파악한 다음 회귀분석을 통해 10년 주기로 지역별 탈

동조화 정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16개 시도의 탈동조화 지수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전

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지역별 탈동조화 정도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기간별로는 제

주와 충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2001~2010년에 비해 2010년 이후의 기간에서 탈동조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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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강화되었으며, 울산, 경남, 대구, 강원 등 4개 지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절대적 

탈동조화 현상이 나타났다. 로그평균 디비지아 지수(LMDI) 분석 결과 에너지 집약도 개선 효과

가 탈동조화를 추동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와 일치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지역별 

감축 경로와 역량의 차이를 고려하여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지역의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하는 유

연한 접근과 함께 탄소중립 목표 이행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정책목표와 수단이 

필요하다.  

퟇ 주제어: 광역자치단체, 탈동조화, 온실가스 배출, 경제성장, 탄소중립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for carbon net-zero is being emphasized. To 

effectively achieve the national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 a 

differentiated strategy and approach that reflects the local greenhouse gas 

emission characteristics and reduction conditions are required.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decoupling degree of regional local governments and draw 

implications for carbon net-zero. Since greenhouse gas emissions are closely 

related to economic activities, decoupling, which indic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is critical in climate change discussions. To this end, we 

calculated the short-term decoupling index for each year from 2001 to 2018 to 

figure out the trend and then compared and analyzed the degree of decoupling 

by region through regression analysis on a 10-year cycl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decoupling indices of 16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showed 

an overall improvement trend with the change of time, but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degree of decoupling by region. By period, decoupling was 

strengthened in the period after 2010 compared to 2001 to 2010 in all regions 

except Jeju and Chungnam. In particular, a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of 

absolute decoupling was observed in four regions: Ulsan, Gyeongnam, Daegu, 

and Gangwon. According to the logarithmic mean Divisia index (LMDI) analysis, 

the energy intensity improvement effect was found to be a major factor driving 

decoupling, showing results consistent with previous studies. Considering these 

differences in regional mitigation pathways and capacities, a flexible approach 

that grants local authority and autonomy for carbon net-zero is needed, along 

with long-term policy goals and means to strengthen accountability of regional 

local governments.

퟇ Keywords: Regional Local Government, Decoupling, Economic Growth, 

Greenhouse Gas Emissions, Carbon Net-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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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18년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이하 IPCC)의 1.5도 특별보고서 채택을 계기로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

서 ‘탄소중립’이 전 세계적인 화두로 부상하였으며, 코로나19 펜데믹의 거대한 충격은 이러한 

대전환의 촉발제로 작용하였다. UN 기후정상회의(’19.9) 이후 136개 국가가 탄소중립을 선

언하였으며,1) 탄소중립을 위한 중간 목표인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하고 탄소중립을 

법제화하는 등 탄소중립 노력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되어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었으며, 10월에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2030 NDC) 상향안을 발

표하는 등 글로벌 동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 개인, 지방정

부, 기업 등 비국가 행위자(Non-State Actors)가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글로벌 목표

의 차이를 메울 수 있는 주체로 주목받고 있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이다(Hsu et al., 

2018;Kuramochi et al., 2020). 특히 도시 및 지방정부가 국가보다 앞서서 탄소중립을 선

언하거나 법제화하고 냉난방 에너지의 화석연료 사용 제한 규제를 도입하는 등 중앙정부에 

의한 획일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선제적이고 차별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REN21, 2021). 

국내에서도 2020년 6월 226개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선포하고, 7월에는 

80개 광역･기초자치단체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를 결성하였으

며,2) 2021년 5월에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탄소중립을 선언한 바 있다. 탄소중립기본법에 

의해 기초자치단체까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되고 지역 주도 탄소중립 

이행 지원 대책이 마련되는 등 정치적 선언을 실천 행동으로 바꾸어내기 위한 후속 조치가 구

체화되고 있다. 이미 법 제정에 앞서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 37개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수

립 중이며, 정부는 ’22년 90개, ’23년 116개 등 지원을 확대하여 2023년까지 243곳의 계획 

수립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관계부처합동, 2021).

탄소중립은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축소하는 에너지전환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동시에 

1) Net Zero Tracker. https://eciu.net/netzerotracker(검색일: 2021.11.08.)

2) 2021년 9월 현재 광역자치단체 17개, 기초자치단체 201개 등 218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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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녹색경제로 이행하는 것을 전제

로 한다. 온실가스 감축이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탄소집약적인 경제의 체질을 바

꾸어 경제와 환경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경제･사회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

이다(이상준, 2017;관계부처합동, 2020). EU의 그린 딜(Green Deal)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

한 탄소중립 경제를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선도자(first mover)로서 신경제의 표준을 선점

하여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과 경제성장 사이의 탈동조화

(decoupling)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탈동조화란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

는 두 변수가 특정 조건이 변화함에 따라 관계를 보이지 않거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현

상을 의미한다(Jackson, 2013;임형우･조하현, 2020:391에서 재인용). 전통적으로 경제성장

은 에너지 수요와 온실가스 배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두 변수 사이의 관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를 보이게 되는데, 이것이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도 온실가스 배출

이 줄어드는 탈동조화로 나타난다. 1990년대부터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해 온 유럽 선진

국은 이러한 탈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들 국가 수준의 탈동조화에

는 못 미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2030 NDC 수립 과정에서 온실가스 다배출국가로서 국제

사회가 요구하는 감축 수준과 선진국과 다른 경제발전과 온실가스 배출 경로를 고려한 적정

한 목표치 설정을 두고 이해당사자 간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량 사이의 탈동조화 여부와 시기는 국가뿐 아니라 도시나 지방정

부 차원에서도 탄소중립 경로를 설계할 때 중요한 이슈이다. 화석에너지에서 분산형 재생에

너지로의 전환이 탄소중립의 핵심 전략이라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목표 이행 여부는 국가 

탄소중립과 2030 NDC 달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Gudde et al., 

2021;HM Government, 2021;Evans, 2020). 서울시, 광주시 등 일부 선도지역을 제외하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MB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의해 본격적으

로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의 탄소중립 대응 역량과 인프라는 여전히 취약해서 

2030 NDC가 지역에 획일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동시다발적인 

계획 수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탄소중립 계획의 실행력과 책임성 제

고를 위해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역의 사회경제적 맥락과 

감축 여건의 차이를 반영한 차별화된 접근과 전략이 필수적이다(고재경, 2021). 이런 점에서 

탈동조화 수준은 에너지 효율 개선,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통해 지역의 저탄소 녹색경제로의 

이행을 진단하는 지표로서 유용하다(이상준, 2017). 

이와 같은 배경 하에 본 연구는 광역자치단체 온실가스 배출량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초점

을 맞추어 온실가스 배출 특성과 감축 경로를 비교하고 지역 주도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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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및 탈동조화에 관한 기존 연

구를 검토하였으며, 3장에서는 분석에 사용된 자료와 방법론에 대해 기술하였다. 4장에서는 

광역시･도의 탈동조화 지수를 산정하고 온실가스 배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지

역의 탄소중립 추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Ⅱ. 선행연구 검토

온실가스 감축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공통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방식이나 수단에 따라 지역 간 감축 부담의 차이가 발생하고 지역 경제에 미치

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박성훈･고재경, 2012;김수이･조경엽･노동운, 

2010;노동운, 2011;김재현･정기호, 2011;진상현･정경화, 2013). 온실가스 배출에 영향을 미

치는 광역자치단체의 인구, 산업구조, 경제성장률, 에너지 집약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와 

동일한 수준의 감축의무를 지역에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 에너지 다소비,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이 집중된 지역의 경제적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지역별 전략과 정책이 지역의 경제성

장, 에너지 소비, 온실가스 배출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접근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은 경제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온실가스 배출과 경제성장

의 관계를 나타내는 탈동조화(decoupling)는 기후변화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

다.3) 이는 탈동조화 현상이 단순히 온실가스와 소득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의 접근을 넘

어서 에너지 믹스와 산업구조, 정책효과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잣대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

다(김대수･이상엽, 2019:588). 탈동조화 관련해서는 국내외적으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는 OECD(Chen et al., 2018), BRICS(Dai et al., 2016), 북유럽

(Bhöwmik, 2019) 국가들을 대상으로 탈동조화 수준을 비교 분석하거나, 브라질(de Freitas 

and Kaneko, 2011), 중국(Xie et al., 2020;Zheng and Zhou, 2015) 등 개별 국가를 대

상으로 한 연구가 있다. 이들 연구는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량 사이의 탈동조화를 분석하

3) 전력을 포함한 에너지 소비 또는 온실가스 배출과 경제성장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일방향 또는 

양방향의 관계가 나타난다. 일방향 관계는 경제성장이 에너지 소비 또는 CO2 배출을 견인한다는 보전가

설, 에너지소비 또는 CO2 배출이 경제성장을 이끈다는 성장가설로 대변되며, 피드백 가설은 인과성이 

양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분석 대상과 시기, 범위에 따라 일방향과 양방향의 

관계에 차이가 있지만(조정환･강만옥, 2012;노건기외, 2016;박민혁외, 2016;김근우외, 2020;이연정

외, 2019), 공통적으로 이들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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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로그평균 디비지아 지수(LMDI) 방법을 사용하여 탈동조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

하였는데, 공통적으로 에너지 집약도의 개선, 에너지 믹스가 탈동조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한편 지방정부 수준에서의 탈동조화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 중국을 대상으로 하

고 있다. Peng et al.(2011)은 국가와 성정부 수준의 탈동조화를 동시에 분석하여, 시간대별

로 지역별 탈동조화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격차가 줄어드는 공간

적 응집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Ning et al.(2017)에 의하면 중국을 7개의 경제권역으로 구

분하여 1996~2013년 동안 탈동조화 지수를 산정한 결과 각 경제권역별로 차이가 발생하였

으며, 경제적 요인과 에너지 집약도가 탈동조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Meng et al.(2021)은 1995~2019년 동안 성정부의 경제성장과 산업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

의 탈동조화를, Luo et al.(2017)은 1997~2014년 동안 중국 30개 성의 농업 경제성장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탈동조화를 분석하고 탈동조화 현상의 시공간적 분포 특성을 규명

하였다. 중국 성정부의 경우 2010년을 기점으로 탈동조화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서 

2016~2019년 동안 모든 지역에서 탈동조화가 나타났고 20% 이상은 절대적 탈동조화를 달

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Wang et al.(2013)은 장쑤성을 대상으로 1995~2009년 동안 탈동조

화 지수를 산정하고 로그평균 디비지아 지수 분석을 통해 경제활동과 에너지 집약도 개선이 

각각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 및 감소의 중요한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Kang et al.(2021)은 

2000~2017년 중국 264개 현급 도시의 탈동조화 관계 및 기간별 탈동조화 지수와 시공간적 

진화 특성을 분석하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절대적 탈동조화를 달성한 도시의 수는 10~11

차 5개년 계획기간의 0개에서 12차 5개년 계획기간 및 13차 5개년 계획기간 첫 2년 동안 

14개로 크게 증가하여 전체 도시 수의 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연구로 조용성(2017)은 1990~2016년 동안 총발전량과 발전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 

간의 탈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밝혔으며, 김대수･이상엽(2019)은 1990~2016년 기

간의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과 경제성장 간 탈동조화를 장･단기로 분석한 결과 장기적으

로는 탈동조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단기적으로는 상대적인 탈동조화가 나타나고 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연구 모두 발전부문의 화석연료 의존도가 탈동조화 수준에 영향을 미

치는 주요 요인임을 제시하고 있다. 1990~2018년 동안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량과 실질부가

가치 간의 탈동조화 경향을 분석한 진태영･김도원(2021)에 의하면 탈동조화는 2000년대에 

가장 심화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성이 에너지 다소비 업종과 수송부문에서 두드러졌는데, 마찬

가지로 에너지원단위 개선이 탈동조화 변화에 가장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형우･조하현

(2019)은 전 세계 63개 국가를 대상으로 1980~2014년 동안의 국가별 경제성장과 탄소배출

량 사이의 탈동조화 현상의 주요 특징 및 그 원인을 분석하였으며, 임형우･조하현(2020)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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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1990~2017년 OECD 25개국의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의 탈동조

화 및 에너지전환이 탈동조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탈동조화가 진

행되고는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 수송부문의 탈동조화 정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차원의 탈동조화에 대한 국내 연구는 거의 없는데, 서형준･이형석(2019)은 탈동조화

와 비슷한 맥락에서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생산성을 녹색생산성

으로 정의하고 에너지 소비량 자료를 사용하여 2009~2013년 동안의 녹색생산성을 분석하였

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효율성이 증가하면서 녹색생산성이 증가하였지만 광주, 대구, 제주 등 

일부 지역은 녹색생산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석외(2021)는 2010~2018년 동안의 

16개 광역자치단체별 자료와 패널 벡터자기회귀(Panel VAR) 모형을 이용하여 에너지 소비

량,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실질 지역 내 총생산, 온실가스 배출량 간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였

다. 에너지 소비 증가는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신재생에너지 생산 증가는 지역 내 총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상현･정경화(2013)는 로그평균 디비지아 지수를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과 집약도를 기준으로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 특성을 유형화하였다. 이들 연

구는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집약도, 경제성장 변수를 사용하여 

특성을 분석하였으나 온실가스 배출량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일관되게 파악할 수 있는 탈동조

화 지수를 산정하지는 않았고 분석 기간도 단기간이라는 한계가 있다. 또한 진상현･정경화

(2013)를 제외하면 에너지 생산 기준의 직접배출량을 사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

는 2001~2018년으로 분석 기간을 확장하여 16개 광역자치단체의 탈동조화 현상을 분석하

고, 로그평균 디비지아 지수를 결합하여 탈동조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시사점

을 도출하고자 한다.

Ⅲ. 방법론 및 자료

1. 방법론

OECD가 경제성장과 환경오염의 관계에 대한 탈동조화 이론을 제시한 이후(OECD, 2002), 

경제성장과 탄소배출의 탈동조화 분석으로 확장되었다. 경제성장과 탄소배출의 탈동조화 지수

를 측정하는 방법론 중 UNEP(2011)와 Tapio(2005)의 탈동조화 지수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

(임형우‧조하현, 2020). 탈동조화 지수는 다음과 같은 산정식을 활용하는데, 분자는 탄소배출

량의 변화율(∆)을 의미하며, 분모는 실질 GDP의 변화율(∆)을 의미한다. Tapio(2005)는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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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화 지수의 크기뿐 아니라 탄소배출량 증가율과 경제성장률의 부호에 따라 탈동조화 국면

을 8가지 유형4)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본 연구에서는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분석의 특성을 고려하여 UNEP(2011)의 탈동조화 지수 

산정방법에 따라 GDP의 변화율(∆G)이 증가하는 상황에 국한하여 탈동조화 지수(DI)를 산정

하고 탈동조화 지수(DI)가 0보다 작은 경우 절대적 탈동조화 단계, 0과 1 사이인 경우 상대적 

탈동조화 단계, 1보다 큰 경우 동조화 단계로 구분하였다. UNEP(2011)에 의하면 GDP가 증

가하는 상황에서 DI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소득 증가 대비 배출 증가 수준이 상

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상대적 탈동조화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탈동조화

를 분석한 국내외 연구에서도 탈동조화를 절대적 탈동조화, 상대적 탈동조화 등으로 세분화

하였다(Wang, 2011;김대수･이상엽, 2019;김동구･손인성, 2020).

 
∆

∆

    

     

∙ DI < 0 : 절대적 탈동조화

∙ 0 < DI < 1 : 상대적 탈동조화

∙ DI > 1 : 동조화

각 연도별로 도출된 탈동조화 지수의 변화를 분석하는 UNEP(2011)의 방법론은 연도별로 

단기적인 변화는 볼 수 있으나 분석 기간 전체에 대한 탈동조화 정도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Cohen et al.(2018)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 기간 전체에 걸친 전

반적인 탈동조화 정도를 탄력성으로 추정하고 통계적 유의수준을 파악하였다. 또한 분석 기

간을 2001~2010년과 2011~2018년으로 구분하여 10년 주기별로 지역의 탈동조화 변화를 

분석하고 각 분석 기간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지역내총생산(GRDP) 값을 로그(log)

로 변환한 다음 회귀분석을 통해 탄력성을 도출하였다. 이때 탄력성은 GRDP의 변화율(%)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의 변화율(%)을 의미한다. 탄력성이 0보다 작은 경우 GRDP가 증가할 

때 배출량은 감소하는 ‘절대적 탈동조화 단계’,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경우 배출량 증가율이 

GRDP 증가율보다 낮은 ‘상대적 탈동조화 단계’, 1보다 큰 경우 배출량 증가율이 GRDP 증

가율보다 높은 ‘동조화 단계’로 판단하였다.

4) Tapio(2005)는 경제성장률이 (+)일 때와 (-)일 때를 기준으로 각각 DI < 0, 0 < DI < 0.8, 0.8 < 

DI < 1.2, DI > 1.2로 나누어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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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 온실가스배출량       × log    , (c: 각 시도, t: 각 연도)

 변화에대한온실가스배출량의탄력성  
의변화율 
온실가스배출량의변화율 

마지막으로 탈동조화 경향이 확대된 2011년 이후의 기간에 대해 지역별 탈동조화에 영향

을 미친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 변화에 미치는 요인을 1인당 GRDP 효과

(), 인구효과(), 에너지 집약도()로 구분하고 요인별 효과를 로그평균 디비지아 

지수(Log Mean Divisia Index, LMDI)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요소별 효과에 대

한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 변화율로 표시되는 승법(multiplication) 방식을 이용하였으며, 각 

요소별 효과 식과 이를 모두 곱한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율(E)은 다음과 같다.

승법  ln



, 승법  ln
 
 

, 승법  ln



변화율=  *  * 

( : 1인당 GRDP 효과,  : 인구 효과,  : 에너지 집약도 효과(GRDP당 최종에

너지소비), 변화율  :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율)

각 변수 값이 1보다 크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 것이고, 1보다 

작으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 것을 의미한다. 1인당 GRDP 효과()

는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생산효과를 나타내고, 인구효과()는 인구증감에 따른 온실가

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며, 각각의 효과가 증가할수록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에너지 집약도 효과()는 에너지효율(GRDP 대비 최종

에너지소비)의 개선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에너지 집약도가 개선되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

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각 요소별 효과 값이 1보다 크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요

인으로 작용한 것이며, 1보다 작으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자료 구축

2001년부터 2018년까지 각 시도별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는 2020년 온실가스종합정보센

터가 공표한 광역자치단체 기준 지역별 온실가스 인벤토리(1990~2018)를 재가공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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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2020)의 광역자치단체 인벤토리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부

문별 활동자료 기준에 의해 지자체에 할당하는 방식으로 산정된 것이다. 이때 전력 및 열 생

산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어디에 할당하는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전력과 열을 

생산하는 발전소가 입지한 지자체의 배출량으로 포함할지 아니면 전력과 열을 실제로 소비하

는 지자체의 배출량으로 포함할지에 따라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달라지기 때문이다(진상

현･정경화, 2013).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자료는 전력과 열 생산지 기준으로 산정하였기 때

문에 석탄발전소가 밀집되어 있는 충남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고, 전국에서 전력을 가

장 많이 소비하는 경기도는 소비 기준 배출량의 약 68% 규모, 발전소가 거의 없는 서울 역시 

57% 수준에 불과하다. 전환부문 온실가스 감축은 중앙정부의 전원믹스 정책에 의해 결정되

며, 지자체가 행정구역 내에 있는 발전소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더욱이 지

자체 행정구역 내에서 발생되는 직접배출량 기준의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건물, 수송부문의 

에너지 수요관리, 폐기물 발생량 저감과 같이 지자체가 권한을 가지고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감축수단과도 부합하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환경공단은 지자체가 온실가스 관리 권한을 

가지는 감축인벤토리를 별도로 제시한 바 있다(한국환경공단, 2017).5) 

이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인벤토리 자료를 토대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과 권한을 고려하여 전력과 열 생산이 아닌 소비에 의한 간접 배출량 기준으로 배출량을 재산

정하였으며, 중복 산정을 피하기 위해 전력 및 열 생산으로 인한 직접 배출량을 차감하였다. 

폐기물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폐기물 처리에 의한 직접 배

출량 통계만을 제공하고 있어서 한국환경공단의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에 따른 발

생량 기준의 간접배출량을 반영하였고, 토지･임업(LULUCF) 분야의 온실가스 흡수량은 제외

하였다. 다만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과 시도 배출량의 총합은 정합성을 유지하였고 이를 위

해 일부 보정이 이루어졌다.

동 기간 지역내총생산(GRDP)은 통계청 지역소득(2015년 기준)의 시도별 경제활동별 지역

내총생산(실질 GRDP)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지역별 인구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활

용하였다. 최종에너지소비량은 각 연도별 지역에너지통계연보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5) 한국환경공단의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인벤토리에는 산업부문이 제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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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결과

1. 광역자치단체 온실가스 배출 현황 

1) 총배출량 및 증가율

에너지 생산이 아닌 최종에너지 소비 기준으로 산정한 2018년 지역별 온실가스 총배출량

은 경기도가 가장 많고 세종시가 가장 적다.6) 경기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130백만톤으로 

전국의 17.9%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전남(12.7%), 충남(11.9%), 경북(11.1%) 순을 보였다. 

온실가스 총배출량 5천만톤 이상인 경기, 전남, 충남, 경북, 울산, 서울 등 6개 지역이 전체 

배출량의 67.6%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온실가스 다배출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비중은 차이를 보이는데, 전남(83%), 

충남(77.8%), 경북(72.3%), 울산(85.8%)은 산업부문 배출량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반면 서

울시는 상업･공공, 가정 등 건물 부문 배출량이 압도적으로 많고 경기도는 산업, 수송(도로), 

건물 부문 배출량 비중이 비교적 고른 분포를 나타내었다. 온실가스 배출량 중 에너지 연료연

소에 의한 배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 지역의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에너지전환이 핵심적

인 과제임을 알 수 있다. 특히 광주(94.7%), 대전(93.2%), 대구(92.9%), 인천(92.9%), 서울

(92.8%), 울산(91.7%) 등 대도시 지역은 에너지 부문 배출량이 90% 이상을 차지하여 국가

(86.3%)보다 훨씬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6)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제공한 광역자치단체 온실가스 직접배출량과 간접배출량 자료를 사용하여 가

공한 것으로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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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최종에너지 소비 기준 광역자치단체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비중 

(단위: 백만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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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2020). “광역자치단체 기준 지역별 온실가스 인벤토리(1990~2018)” 자료 재가공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온실가스 배출은 증가하고 있으며, 충남은 

2001년 대비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169.5% 증가하여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원은 제조업 및 건설업, 광물산업 배출량이 다소 감소하여 2001년 대비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0.8% 감소하였다.7) 2001~2018년 동안 충남(169.5%), 제주

(70.7%), 경기(81.6%) 등 3개 지자체는 국가 평균(41%)보다 온실가스 배출이 더 빠르게 증가

하였다. 충남의 빠른 증가율은 산업부문 배출량 증가에 기인하는데(265.1%), 특히 산업공정

에 의한 직접 배출량과 제조업 및 건설업의 직간접 배출량이 3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제주는 상업･공공부문 증가율이 163.6%로 가장 높았으며, 특히 상업･공공부문 전력 및 열사

용에 의한 간접 배출량 증가가 많았다. 경기는 상업･공공부문과 산업부문 증가율이 각각 

130.8%, 109.6%로 높았다. 특히 산업공정에 의한 직접 배출량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제조업 

및 건설업, 상업･공공부문 전력 및 열사용에 의한 간접배출량 증가도 많았다. 

한편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대도시 지역은 전국 평균보다 배출량 증가 속도는 

낮지만 총배출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서울은 2018년을 제외하면 2011년 이후 총배출량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2005년 대비 상업･공공, 폐기물 부문을 제외한 전 부문에서 배출량이 감

소하였다.

7) 2018년 폭염으로 인한 에너지소비 증가가 온실가스 배출에 영향을 준 것을 고려할 때 배출량 감소 

추세에 있던 일부 지역의 경우 2001년 대비 2018년 배출량 증가율이 전반적인 추세에 비해 높게 산정되

었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는 2013년부터 자료가 존재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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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인당 배출량 및 온실가스 배출 효율성

2018년 기준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곳은 전남(51.6톤CO2eq./인)으로 전국 

평균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14.1톤CO2eq./인)의 약 3.7배 수준이다. 반면 서울시는 약 

37% 수준인 5.3CO2eq./인으로 두 지역 간에 10배 가까운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산업부문 

배출 비중이 높은 전남, 울산, 충남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반면 서울을 비롯한 특･

광역시의 1인당 배출량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2> 광역자치단체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및 GRDP당 배출량(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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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2020). “광역자치단체 기준 지역별 온실가스 인벤토리(1990~2018)” 자료 재가공

온실가스 배출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역내총생산(GRDP) 10억 원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서

울이 가장 낮아 온실가스 배출 효율성이 가장 높았고(126.3톤CO2eq./10억원), 다음으로 광

주, 부산, 대전 순으로 나타나 대도시 지역이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낮고 효율성은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전남, 강원, 경북, 충남, 울산, 충북, 전북은 국가 평균(402톤CO2eq./10

억원)보다 온실가스 배출 효율이 낮은 지역에 속하였다. 2018년 기준 각 지역별 GRDP당 온

실가스 배출량과 1인당 배출량 사이에는 피어슨 상관계수가 0.92(p < 0.01)로 매우 높은 양

의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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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탈동조화 분석

1) 연도별 단기 탈동조화 분석

UNEP(2011)의 탈동조화 지수(DI) 방법을 활용하여 연도별 지역별 단기 탈동조화 추세를 

파악하였다. 광역자치단체의 탈동조화 지수를 분석하기에 앞서 연도별(2001~2018) 국가 탈

동조화 지수(DI)를 분석하였다. 분석기간 동안 국가는 대체로 탈동조화 지수(DI)가 

0.03~0.88 사이에 해당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EI)이 상대적으로 GDP 증가율(GI)보다 

낮은 상대적 탈동조화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09년 금융위기 이후 2010년, 2011

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EI)이 GDP 증가율(GI)을 상회하여 탈동조화 지수(DI)가 각각 

1.43, 1.18인 동조화 단계로 나타났다. 분석기간 동안 유일하게 2014년에 탈동조화 지수(DI)

가 –0.24로 음의 값으로 나타나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한 반면 GDP는 증가한 절대적 탈동

조화 단계에 해당하였다. 2015년과 2016년에도 탈동조화 지수(DI)가 0에 가까운 0.03~0.05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17년과 2018년에 다시 탈동조화 지수(DI)가 각각 0.74, 0.87까지 

증가하였다.

<그림 3> 국가 연도별 탈동조화 지수(DI) 변화 추이(2001~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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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동안 광역자치단체도 국가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지역에서 2010년에는 동조화 

현상이, 2014년에는 절대적 탈동조화 현상이 나타났으나 이외 연도에서는 지역별로 탈동조

화 지수(DI) 추이가 다르게 나타났다. 국가는 2014년에 유일하게 절대적 탈동조화가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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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나 서울, 울산, 강원 등에서는 절대적 탈동조화 현상이 8개년 이상으로 나타나 동조화 현

상보다 빈번하였다. 서울시의 탈동조화 지수(DI)는 –4.94~2.44의 분포를 보였으며, 2003년

(-1.24), 2005년(-0.53) 2006년(-0.09), 2008년(-1.43), 2012년(-4.94), 2013년(-1.67), 

2014년(-3.34), 2017년(-0.04) 총 8개 연도에서 탈동조화 지수(DI)가 0보다 작은 절대적 탈

동조화 현상이 나타났다. 국가와 마찬가지로 2009년 금융위기 전후로는 동조화 현상이 나타

났고, 2015년 이후로는 대체로 상대적 탈동조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산업부문 배출량 비

중이 높은 울산의 탈동조화 지수(DI)는 –40.59~4.76으로 연도별 편차가 컸으나, 총 12개 연

도에서 절대적 탈동조화 현상이 나타났고 강원도의 탈동조화 지수(DI)는 –4.53~3.13의 분포

를 보이며 총 9개 연도에서 절대적 탈동조화 현상이 발생하였다.

<표 1> 연도별 광역자치단체 탈동조화 지수(DI) 분석 결과(2001~2018년)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2001 0.08 0.50 -1.84 0.97 1.80 -0.32 -0.31 1.04 1.73 1.18 0.30 0.40 1.17 0.75 -0.99 0.90 0.54 

2002 0.87 1.31 0.55 0.46 0.46 0.34 0.59 0.99 1.37 1.23 0.06 0.17 0.75 0.23 0.51 -0.17 0.56 

2003 -1.24 -0.43 -1.41 0.83 -0.10 0.58 -2.77 0.34 0.94 0.98 0.48 -0.56 2.82 0.09 -0.10 1.32 0.61 

2004 1.87 -0.83 0.00 0.33 1.25 0.20 0.50 0.79 -3.93 -0.41 0.57 0.41 0.09 0.46 0.61 -0.51 0.29 

2005 -0.53 -0.83 -0.74 0.47 -0.15 -0.24 -0.36 0.60 -4.48 3.54 0.58 -0.71 3.63 0.04 0.52 -4.62 0.15 

2006 -0.09 0.66 0.12 -0.03 -0.12 1.69 -2.52 0.17 -0.12 0.01 0.57 0.35 1.09 0.64 0.62 -0.67 0.22 

2007 0.79 0.30 0.23 0.38 1.46 1.08 -2.62 0.71 1.15 1.70 1.43 0.18 -0.42 0.98 0.14 0.01 0.41 

2008 -1.43 0.44 0.89 0.73 1.27 1.01 -1.97 0.12 0.53 0.50 0.84 0.26 4.20 1.69 1.25 -0.53 0.75 

2009 2.44 0.04 -0.32 -8.19 -2.05 -0.14 -5.32 2.14 -4.53 -0.24 -4.00 3.06 8.03 1.55 0.90 1.12 0.88 

2010 0.78 2.16 1.42 0.40 0.78 0.67 -1.37 0.91 0.26 0.69 3.00 1.97 1.72 2.07 1.18 8.60 1.43 

2011 1.46 -1.23 0.32 -1.21 0.73 0.78 1.58 0.26 3.13 0.06 4.36 1.14 -1.74 -1.65 0.57 0.03 1.18 

2012 -4.94 0.18 -0.37 0.91 1.58 1.42 0.96 0.93 -2.48 0.53 9.73 -2.88 -2.18 -0.32 0.19 -0.21 0.21 

2013 -1.67 -1.65 0.02 1.58 1.37 1.24 -2.38 0.73 -0.18 0.93 -1.98 0.09 -0.22 0.30 -2.23 1.52 0.42 

2014 -3.34 -1.00 -2.02 -1.21 -1.76 -1.30 -40.59 -0.89 -0.12 -0.81 2.48 -1.14 -62.02 0.47 -4.71 -0.04 -0.24

2015 0.53 1.26 0.15 1.49 0.17 0.75 -9.82 0.34 -0.08 0.31 -4.86 1.52 2.66 0.00 -0.08 1.21 0.03 

2016 0.25 -0.09 151.13 -0.44 0.06 0.24 4.76 0.71 0.21 0.77 -0.81 -3.01 -1.52 -1.10 -1.24 1.41 0.05 

2017 -0.04 -2.17 -1.08 0.35 -0.67 -2.83 3.70 0.99 -0.38 -0.10 1.82 0.89 3.35 1.00 -2.99 0.28 0.74 

2018 0.64 4.15 0.62 5.42 0.97 6.45 -3.63 0.95 0.53 0.28 3.55 2.82 -0.98 0.00 -3.90 -6.83 0.87 

상대적으로 동조화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난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충남과 전남을 들 수 있

다. 충남의 탈동조화 지수(DI)는 –4.86~9.73의 분포를 보이며, 2007년(1.43), 2010년(3), 

2011년(4.36), 2012년(9.73), 2014년(2.48), 2017년(1.82), 2018년(3.55) 총 7개 연도에서 

탈동조화 지수(DI)가 1보다 큰 동조화 현상을 보였다. 전남은 절대적 탈동조화 현상과 동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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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이 동시에 높은 빈도수를 나타내었으며, 동조화 현상이 9개 연도에 걸쳐 나타났다. 절대

적 탈동조화 빈도가 가장 낮은 경기도는 2014년에만 절대적 탈동조화 현상이 나타났으며, 대

부분 상대적 탈동조화 현상을 나타내 국가와 유사한 패턴을 나타내었다. 

<그림 4> 주요 지역별 탈동조화 지수(DI) 변화 추이(2001~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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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간별 지역의 탈동조화 변화

먼저 전체 분석 기간(2001~2018년) 동안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과 GRDP의 탈동조화 관

계를 분석한 결과 강원도만 유일하게 탄력성이 음(-)으로 절대적 탈동조화(Decoupling) 단계

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앞서 연도별로 탈동조화 현상이 빈번하

게 나타났던 서울(0.01)과 울산(0.04)은 탄력성이 ‘0’에 가깝게 도출되어 상대적 탈동조화 단

계에 속하였으나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강원, 서울, 울산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의 탄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대구(0.19), 부산(0.22), 충북(0.31), 인

천(0.53)은 국가(0.55) 탄력성보다 낮았고 상대적 탈동조화 단계로 나타났다. 그다음 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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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68), 경기(0.574), 경남(0.59), 경북(0.6107), 대전(0.6114), 광주(0.63), 제주(0.75), 전

남(0.97) 순으로 탄력성이 높게 도출되었으나 ‘1’보다는 작아 상대적 탈동조화 단계에 해당하

였다. 한편 충남은 유일하게 탄력성이 1.29로 GRDP가 1% 증가할 때, 온실가스 배출량은 

1.29% 증가하는 동조화 단계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2001~2018년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탈동조화 분석 결과

지역 탄력성(β) t값(유의수준) 탈동조화 구분

강원 -0.05 -1.06 (0.31)
절대적 탈동조화(β < 0)

GRDP가 증가할 때, 배출량은 감소

서울 0.01 0.13 (0.90)

상대적 탈동조화(0 < β < 1)

GRDP 증가율 > 배출량 증가율

울산 0.04 0.30 (0.77)

대구 0.19 ** 3.17 (0.01)

부산 0.22 *** 3.48 (0.00)

충북 0.31 *** 11.53 (0.00)

경남 0.53 *** 11.28 (0.00)

전북 0.57 *** 10.55 (0.00)

인천 0.57 *** 28.02 (0.00)

대전 0.59 *** 19.40 (0.00)

경북 0.61 *** 12.64 (0.00)

경기 0.61 *** 19.07 (0.00)

광주 0.63 *** 10.69 (0.00)

제주 0.75 *** 14.07 (0.00)

전남 0.97 *** 15.24 (0.00)

충남 1.29 *** 10.11 (0.00)
동조화(β > 1)

GRDP 증가율 < 배출량 증가율

** p<0.05, *** p<0.01

분석 대상 기간을 10년 단위(2001~2010년, 2011~2018년)로 구분하여 기간별 탈동조화 

변화를 분석하였다. 2001~2010년 동안 강원(-0.16)과 울산(-0.12)이 절대적 탈동조화

(Decoupling) 단계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강원, 울산, 대구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의 탄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는데, 대도시인 대구(0.19), 서울

(0.21), 부산(0.28)을 포함하여 충북(0.3), 전북(0.41), 제주(0.43)는 상대적 탈동조화 단계로 

국가(0.553) 탄력성보다 낮았다. 그다음 인천(0.57), 경기(0.58), 경남(0.59), 경북(0.60), 광

주(0.60), 대전(0.65), 충남(0.66), 전남(0.8) 순으로 탄력성이 높게 도출되었으나 ‘1’보다는 

작아 상대적 탈동조화 단계에 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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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후 최근 8년 동안(2011~2018년) 제주, 충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탈동조

화 경향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울산, 경남, 대구, 서울, 강원, 부산 등 6개 지역은 

GRDP가 증가할 때 배출량은 감소하는 절대적 탈동조화 단계에 속하였다. 탈동조화 현상이 

가장 강한 울산(-3.63)은 GRDP가 1% 증가할 때 온실가스 배출량은 3.6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경남(-0.63)은 GRDP가 1% 증가할 때 온실가스 배출량은 0.63%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0.47), 부산(-0.18)의 경우 GRDP가 증가할 때 배출량이 감소

하는 절대적 탈동조화 현상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상대적 탈동조

화에 속한 대부분 지역에서도 이전에 비해 탄력성 수치가 낮아져 탈동조화 현상이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충남과 제주는 상대적 탈동조화이긴 하지만 이전보다 탄력성이 오히려 증가하여 다른 

지역과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전체 분석 기간 중 유일하게 동조화 현상이 나타난 충남의 

경우 탄력성이 2001~2010년 0.66에서 2011~2018년 0.98로 증가하여 동조화 단계 기준인 

‘1’에 가까워졌으며, 제주 역시 0.43에서 0.88로 높아져 GRDP가 1% 증가할 때, 온실가스 

배출량은 0.8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지역별 2001~2010년 및 2011~2018년 탈동조화 비교

2001~2010년 2011~2018년

지역 탄력성(β) t값(유의수준) 탈동조화 구분 지역 탄력성(β) t값(유의수준) 탈동조화 구분

강원 -0.16 -1.25 (0.25) 절대적 

탈동조화

(β < 0)

울산 -3.62 ** -2.83 (0.03)

절대적 

탈동조화

(β < 0)

울산 -0.12 -0.49 (0.64) 경남 -0.63 ** -3.30 (0.02)

대구 0.19 1.45 (0.19)

상대적 

탈동조화

(0 < β < 1)

대구 -0.47 *** -4.88 (0.00)

서울 0.21 ** 2.99 (0.02) 서울 -0.47 -1.63 (0.15)

부산 0.28 * 1.92 (0.09) 강원 -0.22 ** -2.55 (0.04)

충북 0.30 ** 3.34 (0.01) 부산 -0.18 -0.99 (0.36)

전북 0.41 *** 3.86 (0.005) 광주 0.03 0.19 (0.85)

상대적 

탈동조화

(0 < β < 1)

제주 0.43 * 2.24 (0.06) 인천 0.19 1.43 (0.20)

인천 0.57 *** 5.32 (0.00) 경북 0.22 1.58 (0.17)

경기 0.58 *** 15.40 (0.00) 충북 0.25 *** 5.13 (0.00)

경남 0.59 *** 12.09 (0.00) 전북 0.27 0.90 (0.40)

경북 0.60 *** 5.68 (0.00) 전남 0.29 1.29 (0.24)

광주 0.60 *** 5.37 (0.00) 대전 0.29 * 1.99 (0.09)

대전 0.65 *** 10.98 (0.00) 경기 0.49 *** 5.40 (0.00)

충남 0.66 *** 7.34 (0.00) 제주 0.88 *** 8.25 (0.00)

전남 0.80 *** 7.98 (0.00) 충남 0.98 ** 2.52 (0.045)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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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탈동조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탈동조화 현상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인 2011~2018년 기간을 대상으로 1인당 GRDP, 인

구, 에너지 집약도의 변화를 보면 1인당 GRDP는 2011년 대비 2018년에 울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였고, 인구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개 도시지역에서는 감소

하였으며 그 외 지역에서는 모두 인구가 증가하였다. 에너지 집약도는 전북, 인천, 울산, 충남

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개선이 되었으며, 강원, 충북, 서울, 경기, 광주 등에서는 10% 이

상 에너지효율이 개선되었다. 

지역별로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 혹은 감소 추세가 고르지 않고,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

에 미치는 요인 효과도 다르게 나타났다. 2011~2018년 기간 동안 절대적 탈동조화 단계로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난 4개 지역(울산, 경남, 대구, 강원)을 보면, 먼저 울산은 2011년과 

2016년을 제외하고 1인당 GRDP 감소에 의한 (-)효과가 나타났으며, 2013~2015년에는 에

너지 집약도 개선에 의한 (-)효과가 함께 나타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

용하였다. 대구의 경우 1인당 GRDP 증가에 의한 (+)효과는 지속된 반면 에너지 집약도 개선

과 인구 감소에 의한 (-)효과가 대부분 연도에 걸쳐 함께 나타났다. 2011년에는 에너지 집약

도 개선에 의한 (-)효과가 가장 크게 작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킨 요인으로 나타났

고, 2012~2014년 동안에는 에너지 집약도 개선 및 인구 감소에 의한 (-)효과가 1인당 

GRDP 증가에 의한 (+)효과를 상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킨 요인으로 나타났다. 강

원과 경남은 대체로 1인당 GRDP 증가와 인구 증가에 의한 (+)효과가 에너지 집약도 개선에 

의한 (-)효과와 함께 나타났으며 마찬가지로 에너지 집약도 개선에 의한 (-)효과가 1인당 

GRDP 증가 및 인구 증가에 의한 (+)효과보다 커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견인하는데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상대적 탈동조화로 나타난 5개 지역(충북, 대전, 경기, 제주, 충남) 중 충북과 경기는 1인당 

GRDP 증가 및 인구 증가에 의한 (+)효과와 함께 에너지 집약도 개선에 의한 (-)효과가 지속

적으로 나타났으며, 충북은 2013~2014년, 경기는 2014년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도에서 에너

지 집약도 개선에 의한 (-)효과가 1인당 GRDP 증가 및 인구 증가에 의한 (+)효과에 의해 상

쇄되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대전은 1인당 GRDP 증가로 인한 (+)

효과가 지속되었고, 2014년 이후 에너지 집약도 개선 및 인구 감소로 인한 (-)효과가 함께 나

타나 2011년과 2014년에는 에너지 집약도 개선에 의한 (-)효과가 1인당 GRDP 증가 및 인

구 증가에 의한 (+)효과를 상쇄하였으며, 2017년에는 에너지 집약도 개선에 의한 (-)효과와 

인구 감소 효과가 1인당 GRDP 증가로 인한 (+)효과를 상쇄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견

인하는데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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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01~2010년에 비해 탈동조화 현상이 약화되었던 제주는 2017년까지 1인당 

GRDP 증가로 인한 (+)효과가 인구 증가 효과와 함께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2011~2012년에

는 에너지 집약도 개선에 의한 (-)효과가 1인당 GRDP 증가 및 인구 증가에 의한 (+)효과를 

상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기여하였으나 이후에는 그 효과가 크지 않았다. 충남의 경

우 대부분의 연도에서 1인당 GRDP 증가, 인구 증가, 에너지 집약도 증가에 의한 (+)효과가 

온실가스 배출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 주요 지역의 탈동조화에 대한 지수분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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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분석 결과 광역자치단체의 온실가스 배출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나타내는 탈동조화 지수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으며, 에너지 집약도 개선 효과가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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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와 일치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지역별 탈동조화 수준에는 

편차가 있으며, 기간별로도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2001~2018년 동안 절대적 탈동조화 현

상을 보인 강원 및 동조화 단계로 나타난 충남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이 상대적 탈동조화 

현상을 나타내었다. 기간을 2001~2010년, 2011~2018년으로 구분했을 때 절대적 탈동조화 

현상을 보인 지역은 2개에서 6개로 증가하였고, 상대적 탈동조화 지역은 14개에서 8개로 감

소하였다. 하지만 제주와 충남의 경우 양 기간 모두 상대적 탈동조화 그룹에 속해 있긴 하지

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탄력성 지수가 증가하여 동조화 경향을 나타냈다. 

국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NDC 상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논쟁이 되었던 중

요한 이슈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감축 책임에 관한 것이었다. IPCC 1.5도 특별보고

서가 권고한 2010년 대비 45% 이상 감축 요구에 대해 다른 한편에서는 선진국과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 정점과 경로가 다르므로 이러한 차이를 반영한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

하였다.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도 온실가스가 감소 추세인 선진국과 달리 상대적 탈동조화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의 감축 여건과 경로는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쟁은 국

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지역별 감축 경로 설정과 연장선에 있다. 국가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수립을 위한 지자체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국가와 지자체 간 목표의 연계를 위

해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 특성과 경로를 반영한 감축 경로와 전략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고

재경, 2021). 2030 NDC를 준용하여 지역마다 획일적인 감축목표를 적용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 증가 속도가 빠른 지역은 온실가스가 감소 추세인 강한 탈동조화에 가까운 지역에 비해 

감축 경로 기울기가 훨씬 가파르게 나타난다.

<그림 6> 주요 지자체 탄소중립 경로 단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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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18년 온실가스 배출 정점이 확인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BAU)8)를 고려하면 지역 간 온실가스 감축 규모의 차이는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 효율성이 높아서 감축의 한계비용이 높고 감축의 절대적 규모가 큰 지역의 경우 비용부

담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기존 연구에서도 탄소세와 같은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배출권

거래제와 같이 지역별 상이한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고려한 시장메커니즘 기반 정책수단이 

비용효과적으로 국가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수이･조경엽･노동운, 

2010;김재현･정기호, 2011). 그러나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감축 부담의 전가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형평성 측면의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략적 접근도 지자체 감축목표를 국가 전략과 통합하는 전략적 틀이 분명하게 제

시되어야 가능하다(Evans, 202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맞추어 지역에 감축의무를 할당

하는 것은 복잡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탄소중립을 위한 지역의 역할과 책임성을 높이

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장기적인 정책목표와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행 수단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역할과 협력 영역을 조정하고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지침과 정책을 개발하며, 지역의 탄소중립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와 지원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역, 그리고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Tingey and Webb, 

2020;Linton and Tozer, 2021;김하나･박훈, 2017). 또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 

수준에서의 감축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모니터링하는 일관된 보고체계와 정

보 공유를 위한 플랫폼 구축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동

시에 지역 간 공동의 노력을 확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특히 국가 목표와 일관되고 협력적인 지방자치단체 계획과 실행을 위한 메커니즘을 설계하

8) 배출량 전망치는 지역 간 비교를 위해 지역별 2011~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을 반영하여 선형 

추세선을 도출하였다(배출량(y) = ax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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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적정 수준의 자금 지원과 감축 책임에 부합한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혁신적인 맞춤형 전략 발굴과 주민체감형 정책 시행을 장려하면서 국가 목표

와의 정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권한과 책임이 동시에 주어져야 한다. 에

너지분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지자체마다 온실가스 감축 경로와 역량이 다른 점

을 고려할 때 획일적인 접근보다는 선도적인 지자체에 대해서 온실가스 감축 관련 권한을 차

별적으로 이양하여 자율성을 부여하는 유연한 접근이 바람직하다. 영국에서도 지자체는 중앙

정부와의 협약을 통해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받고 탄소중립 이행 성과에 따라 협약의 지속 여

부를 결정하는 기후자유(Climate Freedom) 개념이 제안된 바 있다(Evans, 2020). 

한편 16개 시･도 탈동조화 수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에너지 집약도 개선은 지

역경제를 희생하지 않으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지역 차원

에서 에너지집약도의 개선은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는데, 먼저 에너지 수요관리를 통해 에너

지 소비를 최대한 줄이고, 그다음으로 필요한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이다. 특히 

탄소중립은 모든 부문의 에너지를 전기화하고 청정에너지로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의 탈탄소

화를 통해 가능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2050 탄소중립위원

회, 2021). 

에너지 수요관리의 핵심인 에너지 가격체계의 개편은 지방자치단체가 접근하기에 한계가 

있다. 하지만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에 대한 융자, 보조금 등의 인센티브 정책은 지역에서도 

시행할 수 있으며, 분권화가 수반될 경우 에너지성능기준, 건물에너지총량제와 같은 보다 강

력한 규제 수단 적용도 가능할 것이다. 특히 인구밀도가 높고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

진 대도시는 건물과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높고 재생에너지 설치 부지 활용에 상대

적으로 제약이 있는 만큼 건물의 그린리모델링, 녹색교통 체계, 탄소중립 녹색도시 설계와 토

지이용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동아현･강정은, 2020;정민선외, 2015;박찬외, 

2013;장재민, 2017), 이러한 도시환경 인프라 개선 투자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김성욱･고재경, 2012). 또한 수요관리의 특성상 단기간에 성

과를 거두기 어렵고 효율 개선으로 에너지 비용이 감소하면 에너지 소비를 늘리는 반등효과

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통해 시민참여와 실천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

(배정환외, 2017;진상현, 2008). 다른 한편으로 충남, 경기도와 같이 제조업 비중이 높으면서 

탈동조화 경향이 상대적으로 약한 지역의 경우에는 산업구조 전환과 산업부문의 저탄소화 투

자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녹색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진상현･정경화, 2013;서

형준･이형석, 2019;차경엽･신기열, 2021;반영운외, 2014). 

선진국과 비교할 때 아직까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중은 턱없이 낮은 수준이며, 이에 따

라 재생에너지 확대가 지역내 총생산 증가에는 기여하지만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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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감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재석외, 2021). 재생에너

지는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에너지가 소비되는 가까이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분산형 에너

지로서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의사결정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인허가 관련 각종 비용 및 이격거리 규제 개선,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센티

브 강화, 주민참여 활성화, 민관 거버넌스, 정보제공 및 소통을 위한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지자체의 책임과 권한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조상민･이석호, 2018;이상훈･윤성권, 2015;고재경･권오현, 2019).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기존의 규제, 제도, 시장, 거버넌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Ⅴ. 결론

지역 주도 탄소중립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기후변화 논의에서 중요한 의제인 탈

동조화가 지역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 특

성과 여건을 고려한 차별화된 감축 경로 설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

립･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 지자체 탄소중립 계획 수립 및 이행에 대한 법적 기반이 갖추어

진 상태이지만, 지자체가 대내외적인 다양한 요인과 제약조건, 정치적 리더십 변수를 넘어서

서 일관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탄소중립을 추진할 역량과 인프라를 갖추었는지에 대해서는 의

문이 제기되고 있다. 탄소중립의 지역적 맥락에 대한 진단과 분석 없이 획일적인 목표를 설정

할 경우 실행과 성과 측정이 모호해지고(Sachdeva et al., 2021), 국가 전체적으로도 비효율

성을 초래할 수 있다(Evans, 2020:7).

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전반적으로 지역의 탈동조화가 개선되는 추세에 있으나 지역별

로는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지역의 참여와 협력을 토대로 국가 목표를 비용효과적으로 달성하

기 위해서는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 특성을 고려한 전략과 정책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목표의 

정합성 및 이행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지자체는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을 고려하되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여건, 탄소중립이 지역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

향 분석과 미래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목표와 경로를 설계하여야 한다. 탄소중

립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성은 매우 중요한 이슈이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이해는 

부족한 실정이다(Quayle et al., 2020). 대부분 기후변화 대응이 정치적 리더십과 지역의 수

요에 대응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는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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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에너지 생산 기준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아닌 최종에

너지 소비 기준의 총배출량을 산정하고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탈동조화 추이와 지역 간 차

이를 분석한 연구로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초기 연구로서 몇 가지 한계를 안고 있다. 탈동조

화 지수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였지만 탈동조화 분석 기간에 따라 특정 지역에서는 탈동조화 

단계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는 지역뿐 아니라 국가 단위에서도 발생하는 문제로 향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에서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2010년 

전후이며 분석 결과에서도 2011년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탈동조화 경향이 개선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으나 중앙집중형 에너지정책과 시스템 하에서 지역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탈동

조화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탈동조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은 에너지 집약도 개선 효과인데, 최종에너지 소

비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때 열과 전력의 온실가스 배출계수는 동일한 수치를 

적용하게 되므로 지역의 에너지집약도 개선 효과 중 상당 부분은 중앙정부에 의한 전환부문

의 에너지믹스 개선 효과가 혼재되어 있다. 지역에서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이 정착되지 못하

고 있고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 이러한 효과가 반영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탄소중립의 핵심 수단은 에너지소비 감소와 재생에너지에 의한 전력화이며, 이는 탄소중립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 강조되는 이유이다. 앞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라 이러한 추세

가 지역의 탈동조화에 미치는 영향력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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